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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세미나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1. 지난 달 24 일 윤미향이 국가보안법 7 조 폐지운동 시민연대를 비롯한 여러 종북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고,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하며, ‘북한 주적을 철회’해야 하고,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은 북한 

때문이 아닌 한미동맹 때문’이라는 등의 문제발언이 쏟아져 나온 데 대하여 한변은 2024. 2. 

1.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 위 세미나가 논란이 되자 윤미향은 최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평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을 뿐 개별 참석자들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뺌하였으나,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윤미향은 위 세미나에서 직접 인사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이 토론회에서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단순히 평화를 모색하자는 의도로 위 세미나를 연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또한 김광수는 위 세미나를 둘러싼 각종 비판을 두고 정의의 전쟁에 입각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면 북의 입장에서는 수용된다는 의미에서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발언하였다고 둘러댔으나, 김광수의 이번 세미나 발언은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가 그간 표방해온 위장평화전술 기조를 김정은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언명에 맞추어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변명이 얼마나 

설득력있는지는 의문이다. 

4. 위 세미나는 그동안 북한을 비호하던 여러 종북단체들이 평화를 운운하며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다가, 최근 북한이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화전양면전술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무력행사의 대상이라고 

선언하자, 북한의 태도변화에 맞추어  그간의 입장을 정리하고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  

5. 그런데 한변은 위와 같은 북한의 느닷없는 태도변화를 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미화하는 세미나를 주최하고 발제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궤변으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윤미향과 김광수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윤미향과 김광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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